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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간 

➢ 미얀마 로펌ㆍ회계법인과 제휴 –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진출 

➢ 태국사무소 개설 추진 

➢ 인도네시아팀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 일본팀 전문위원 영입 

➢ 브라질ㆍ중남미팀 소개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카페베네의 중국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CJ CGV의 베트남 멀티플렉스 오픈 관련 자문 

➢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 합병 관련 자문 

➢ 카페베네의 베트남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대우인터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 투자 관련 자문 

➢ 한화무역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 동양종금증권의 캄보디아 ACLEDA은행 및 ACLEDA증권과의 MOU 체결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 

➢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건설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일본 SEO 1위 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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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브라질ㆍ중남미) 

➢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필리핀) 

➢ 카페베네의 필리핀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  

관련 자문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베트남 2012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 신설된 청산ㆍ결제법으로 살펴본 러시아의 청산ㆍ결제 제도 

(해외업무 논단 – 브라질ㆍ중남미) 

➢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1) 

(해외업무 논단 – 필리핀) 

➢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이용 제도 

(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와 비용 

(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 기회의 땅, 미얀마가 열린다 - 미얀마 투자 포인트 

(해외업무 논단 – 호주) 

➢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최신 해외 정보 – 중국) 

➢ 2012년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변화 

(최신 해외 정보 – 베트남) 

➢ 노동법 개정안 국회 상정 

➢ 베트남 수출 실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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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국영기업 2012년 상반기 상장 예정 

➢ 캄보디아 신민법, 2011년 12월 21일자 시행 

➢ 2011년 9월부터 재산세 부과 

(최신 해외 정보 – 라오스) 

➢ 진에어, 라오스 직항 노선 취항 

(최신 해외 정보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 2012년도 러시아 국채발행 금액 확정 

➢ 러시아 반독점 관련 법률 2012년 1월 6일 & 7일 발효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부동산세 도입 연기 의사 밝혀 

➢ 2012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공시 예정 

(최신 해외 정보 – 일본) 

➢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 결과(주요 항목) 

➢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일본 경제의 M&A 사상 최대 기록 

➢ NTT 도코모, 삼성 등과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추진 

➢ 시동 걸린 한일 전력망 접속 구상, 아시아 전력망의 시금석 

➢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을 위한 공장입지 완화 

➢ 지열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최신 해외 정보 – 브라질ㆍ중남미) 

➢ 브라질 수입차 공업세 인상 

➢ 브라질 정부, 태양광 발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최신 해외 정보 – 인도네시아) 

➢ 외국인투자 원스탑서비스 개선 

➢ 외국인 은행소유지분 제한 

➢ 금융감독총괄 관청 신설 

(최신 해외 정보 – 미얀마)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작업 중 

➢ 미얀마 환율제도 변경 

(최신 해외 정보 – 호주) 

➢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Act 2009 (Cth)(담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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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lean Energy Act 2011 (Cth) 및 세부 시행령 통과 

➢ 호주 연방법원, 호주 내 보유 자산 가처분금지 신청 승인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 

➢ 【제828호 - 일본】 일본 특허법 개정, '특허 사용 계약' 강화… 기업 부담 '뚝' 

➢ 【제829호 - 러시아】 한반도 가스관 추진하는 러시아, 중국ㆍ일본 포함된 전략안  

마련할 듯 

➢ 【제830호 - 브라질】 브라질 전력 산업, 풍력발전 비약적 성장… 태양광 풍부 

➢ 【제831호 - 베트남】 베트남 해운업 시장 전면 개방, 2012년 '100% 외투법인' 가능 

➢ 【제832호 - 중국】 사회보험 실시하는 중국,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 【제833호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 

➢ 【제834호 - 러시아】 WTO 가입 앞둔 러시아 시장 개방… 경제 체질 변화할 듯 

➢ 【제835호 - 브라질】 브라질 사모 투자시장, 투자액 급증… 복잡한 조세제도 걸림돌 

➢ 【제836호 - 베트남】 베트남 조세정책의 가변성, 자국 이익 따라 정책 '갈지자' 행보 

➢ 【제837호 - 일본】 에너지 구조 재편하는 일본, 원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키운다 

➢ 【제838호 - 라오스】 라오스의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 법인세율은 증가…  

사업 승인은 빨라져 

➢ 【제840호 - 필리핀】 필리핀 정부의 민ㆍ관 협력 프로젝트, 80개 프로젝트 발표…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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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수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

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브라질ㆍ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

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지역별 전문팀들과 분야별 전문팀들을 집결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

습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해외지역 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로

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

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5

개의 해외지사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합작

로펌들을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현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자본시장업무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과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해외지사장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나 유수한 기업들은 한두 나라가 아닌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외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커버해주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북미, 유럽, 중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의 지역전문성을 종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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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국제조세 자문 및 해외투자 컨설팅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자문  

 해외기업 M&A 및 지분투자 자문  

 해외 Project Finance 자문  

 해외 부동산개발 자문  

 해외 SOC 자문  

 해외 자원개발 자문  

 국제 자본시장 관련 자문  

 각종 국제계약 자문  

 해외 소송 및 중재 등 국제분쟁해결  

 통상, 반덤핑 등 무역 관련 자문  

 해외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사업(조사ㆍ연구, 출판, 교육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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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저희 지평지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업무의 개척에 노력하여 상당한 해외업무전문성과 경

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해외업무 특화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해외업무 사례/ 해외업

무 논단/ 최신 해외 정보/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등으로 구성되어, 고객 여러분들의 

해외투자,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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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에 진출했습니다.  

 

지평지성은 지난 5일과 6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의 대표적 회계컨설팅법인인 WIN 

Consulting과 대표적 로펌인 NK Legal과 전략적 제휴식을 가졌습니다(관련 사진 참조).  

 

지평지성은 이들 현지 로펌, 회계법인과 협력하여 미얀마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에게 법

률ㆍ회계ㆍ조세 자문은 물론 투자대상의 발굴 및 인허가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얀마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

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제도가 불비하고 명확하지 않아 법률 리스크가 크고, 정책 

및 산업 정보의 파악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평지성의 미얀마 투자 종합서비스는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선점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지평지성 미얀마팀은 1년 반 전부터 미얀마 업무를 준비하여 왔는데, 이미 미얀마 대

기업들과 협력하여 몇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으신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로펌ㆍ회계법인과 제휴 –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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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팀 변호사 소개] 

 

 

 

 

 

 

 

 

 

 

 

 

 

 
[관련 기사] 

• 조선일보 - 法 지평지성, 미얀마 법무ㆍ회계법인과 전략적 제휴(2012. 1. 10.)  

• 한국경제 - 지평지성, 국내 로펌으로 첫 미얀마 진출(2012. 1. 10.)  

• 연합뉴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로펌과 제휴(2012. 1. 10.)  

•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얀마 로펌과 제휴(2012. 1. 10.)  

[관련 사진] 

1. WIN Consulti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좌 : WIN Consulting 대표 U Win Thin /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234896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00391i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608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101619287474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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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K Legal – 법무법인 지평지성 

 

 

 

 

 

 

(좌 : NK Legal 대표변호사 U Nyein Kyaw /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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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지평지성은 태국 현지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태국의 Top Tier 로펌

과 제휴하고, 본사 변호사를 파견하여 2월 중 태국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평지성 태국사무소는 태국의 유일한 한국법률사무소로서, 한국변호사가 주재하면서 제휴 

태국 로펌 변호사들 및 지평지성 본사 태국팀 변호사들과 함께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

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지성은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및 하노이,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무소를 두고 해외업

무에 매진해왔는데, 이번에 태국사무소를 개설하고, 조만간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에 사무소

를 열어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인도네시아 업무수행을 

위해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 협력 로펌에 파견 근무를 나가 현지에서 

근무 중입니다. 

태국사무소 개설 추진 

인도네시아팀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현지 파견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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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아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팀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통ㆍ번역대학원에서 한일 국제회의동시통역을 전공한 최정아 전문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최정아 전문위원은 졸업 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전문 통번역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계 IT기업의 도쿄법인에서 재무 관련 업무와 통ㆍ번역 업무를 담

당한 바 있습니다.  

최정아 전문위원은 앞으로 지평지성 일본팀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팀 전문위원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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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금융, M&A, 해외투자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라질ㆍ중남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평지성은 브라질의 유수한 로펌들과 제휴하고, 주한 브라질 대사관, KOTRA 등의 정

부기관,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등 중남미 현지 한상들과 네트워크를 갖추어 브라질 등 중

남미 지역 비즈니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20여년간 각종 경험을 쌓은 김태성 자문위원은 서울에서 고객 여러분들에

게 브라질 사업에 관한 실천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ㆍ중남미팀은 물류회사의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페루 하수처리장 건

설 관련 자문, 무역업자간 분쟁에 관한 자문,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및 중남미에 진출하셨거나 진출을 준비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

니다.  

 

[브라질ㆍ중남미팀 변호사 소개]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브라질ㆍ중남미팀 소개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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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변호사 김태성 자문위원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2068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dvisor.html?ptype=view&idx=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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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중국)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2012. 1. 11.)  

[담당 변호사] 

 

 

 

 

 

카페베네의 중국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이행규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11676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5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5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china.html?ptype=view&code=china&idx=1223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china.html?ptype=view&code=china&idx=122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china.html?ptype=view&code=china&idx=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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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지평지성은 CJ CGV가 베트남 최대 멀티플렉스 체인 '메가스타'를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CJ CGV가 인수한 메가스타는 베트남 현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의 영화관으로, CJ CGV는 지난 12월 23일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메가스타 크레센트몰을, 올해 1월 6일 수도 하노이에 메가스타 피코몰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현지 진출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 

• 한경닷컴 - CJ CGV, 베트남 진출 시동 걸어(2012. 1. 9.)  

• 스포츠동아 - CGV 베트남에 멀티플렉스 2 개 오픈(2012. 1. 9.)   

[담당 변호사] 

CJ CGV의 베트남 멀티플렉스 오픈 관련 자문  

     

강성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조원준 미국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096785o&intype=1
http://sports.donga.com/3/all/20120109/43182818/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1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113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2718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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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지평지성은 신한은행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에 법률자문을 제공하

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에 앞서 신한비나은행(옛 조흥비나은행)과 신한

베트남은행(옛 통합신한은행 현지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 베트남 현지감독당국인 중앙은행

으로부터 양행 합병에 대해 본승인(Final Approval)을 받고, 베트콤은행 소유 신한비나은행 

지분 5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한베트남은행은 10억 달러 내외의 자산을 보유한 베트남 내 외국계은행 '빅2'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베트남서 통합 '신한베트남은행' 출범(2011. 11. 28.)  

• 한국경제 - 베트남 2 위 '신한베트남은행' 출범(2011. 11. 28.)  

[담당 변호사]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비나은행 합병 관련 자문 

    

배상근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임주영 호주변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9271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280072i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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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2012. 1. 11.)  

[담당 변호사] 

 

 

 

 

카페베네의 베트남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Khoa 베트남변호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11676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vietnam.html?ptype=view&code=vietnam&idx=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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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지평지성은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은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바 있는

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리파이낸싱에서 다양한 금융계약서의 작성 및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 담보 등록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금호타이어 베트남 현지법인 리파이낸싱 관련 자문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260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113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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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지평지성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을 투자하는 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 캄보디아에 농장부지를 확보하여 쌀과 콩을 비롯한 곡물사업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2만6000ha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된 쌀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지역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캄보디아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식량자원 및 농업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대우인터, 해외 식량자원 개발 박차(2011. 9. 8.)  

• 이투데이 - 종합상사, 글로벌 식량 전쟁에 비상(2011. 8. 18.)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조원준 미국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대우인터내셔널의 캄보디아 식량자원개발 지분 투자 관련 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109/e20110908175232120180.ht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401&idxno=470623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2718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2718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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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지평지성은 한화무역이 캄보디아 산림청과 분수림 조림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건과 관

련하여 대상 사업 실사와 역외 SPC 설립, 계약 체결 등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

다. 

한화무역은 캄보디아 크라체 주의 3만4000ha 규모의 조림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연간 1500~2000ha 조림계획 및 천연목을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수림계약 방식은 정부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산림을 조성, 생산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와 정부가 분배하는 수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contract) 방식으로 기존의 조림지 확

보 방식인 경제적 토지양여권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림지를 확보, 운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이코노믹리뷰 - [해외자원 金脈 '엘도라도'] 친환경 그린에너지 찾기 글로벌 

시장개척단 가동(2011. 11. 15.)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한화무역의 분수림 조림사업 계약 체결 관련 자문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1111114214787817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111111421478781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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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지평지성이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법인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최대 은행인 ACLEDA은행 및 

이 은행의 자회사인 ACLEDA증권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동양종금증권은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지난 12월 ACLEDA

와 공동사업협약서(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 및 공동사업협약서의 체결로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법인은 캄보디아 최대 지점

망을 보유한 ACLEDA은행, ACLEDA증권과 협력해 캄보디아 현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동양證, 캄보디아 최대 은행과 MOU 체결(2011. 10. 26.)  

• 파이낸셜뉴스 - 동양종금증권, 캄보디아 최대 은행인 ACLEDA Bank 와 MOU 

체결(2011. 10. 26.)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동양종금증권의 캄보디아 ACLEDA은행 및  

ACLEDA증권과의 MOU 체결 관련 자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93975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111026132612&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26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111026132612&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2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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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지평지성은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는 한국과 라오스간 교역 및 경제협력이 급속히 증진하면서 라오스의 외국인투자 

제도, 기업법 제도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주 라오스 대사관을 대리하여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 발간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0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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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지평지성은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를 작성하

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재 라오스 한인상공회를 대리하여  

현지기업 애로사항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8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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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평지성은 주식회사 포스코의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러

시아 현지법인인 '포스코루스'가 러시아 유수의 철강기업 메첼의 자회사인 야쿠트우골과 체

결한 엘가탄전 주거단지 건설에 관한 도급계약 및 부속계약 일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스틸데일리 -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설립 추진(2011. 9. 21.)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  류용현 회계사 

포스코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http://www.steeldaily.co.kr/news/n_view.asp?NewsID=71323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ussia.html?ptype=view&code=russia&idx=1134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cpa1.html?ptype=view&idx=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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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평지성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톰스크주 삼림투자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관련 기사] 

• 동아이코노미 - 대우인터내셔널, 식량자원 개발사업 본격 진출(2011. 9. 8.)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대우인터내셔널의 러시아 삼림투자 관련 자문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908/40176443/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ussia.html?ptype=view&code=russia&idx=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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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지평지성은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충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이티뉴스 - 코오롱, 카자흐스탄 CNG 충전소 사업 진출(2011. 8. 25.)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코오롱의 카자흐스탄 CNG 건설 관련 자문  

http://www.etnews.com/20110825010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0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ussia.html?ptype=view&code=russia&idx=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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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일본) 

 

 

지평지성은 일본 SEO(검색엔진최적화) 1위 기업인 파워테크놀로지의 한국 코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워테크놀로지는 일본 온라인 광고 시장 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2010년 일본 SE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2010년 기준 영업이익률 35.5%로 10% 내외의 경쟁사들에 비해 

독보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SEO 산업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장규모 2,979억 원으로 2009년 2,512억 원 대비 1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16.7%로 꾸준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프로아이티와 중국고섬 사태로 인해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수요예측 이후 최종 공모가에 관해 주관회사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상장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넥센의 동경거래소 상장과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상장유치 정책을 고려할 때 일본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상장 앞둔 日파워테크놀로지 "SNS 신사업 추진"(2011. 11. 29.)  

• 파이낸셜뉴스 – 파워테크놀로지 대표이사 "SEO 사업과 SNS 연계 온라인 서비스 

사업 진출"(2011. 11. 29.)  

• 매일경제 – 日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상장계획 철회(2011. 12. 9.)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일본 SEO 1위 기업 파워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관련 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2936831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478703&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9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478703&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96273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code=represent&idx=110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20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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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브라질ㆍ중남미) 

 

지평지성은 브라질 현지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

의 재보험에 관한 검토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정철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국내 화재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의 재보험에 관한 자문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2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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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브라질ㆍ중남미) 

 

지평지성은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주식인수를 위한 LOI 협상 관

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브라질 기업을 대리하여 LOI 협상 관련 자문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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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사례 – 필리핀) 

 

 

지평지성은 카페베네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카페베네, 커피전문점 국내 최강자(2012. 1. 11.)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카페베네의 필리핀 및 해외진출 관련 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1111676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36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2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4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2012 1 No. 1.  28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지평지성은 무림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피티 플라스마(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 합작투자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조림지 합작투자계약이 2011년 6월 1일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 4월 국내 펄프 · 제지기업인 무림P&P가 조림 등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조림사업을 위해 

피티 플라스마의 지분 50.6%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무림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에 따라 65,000ha(서울시 면적)의 조림지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여 오는 2018년부터 목재 칩을 최대 연간 40만 톤 이상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무림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조림지 합작투자계약(2011. 6. 1.)  

• 서울경제 - 무림, 印尼 조림사업 투자 계약 (2011. 6. 1.)  

• 아시아경제 - 무림인터내셔널, 해외조림사업 본격화(2011. 6. 2.)  

[담당 변호사] 

 

무림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법인인 

PT.PLASMA 합작투자 관련 자문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배지영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110601143425&cDateYear=2011&cDateMonth=06&cDateDay=01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106/e2011060111322847730.ht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60207244425852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1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china.html?ptype=view&code=china&idx=1287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usa.html?ptype=view&code=usa&idx=1234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2012 1 No. 1.  29   

 

(해외업무 논단 – 중국)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1. 서론  

 

2011년 10월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

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국제통화로 자본금을 납입

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 관리방법이 공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위안화로 직접 자

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는 기존의 중국 내 외상투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를 살펴보고, 위 관리방

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기존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자본금의 납입은 회사 설립 후 외환당국에 외환

등기를 하고 자본금계좌 개설인허가를 받아 은행에 '외화 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

에 외화로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외화자본금 계좌로 입금된 후

에는 공인회계사의 출자감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

라도 그 자본금을 무조건 위안화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위안화로 환전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환전신청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물품대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환전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위안화를 해당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위안화를 송금하는 

형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제한적인 경우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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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정하여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그 회사의 인민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은 해당 회사의 외

화 자본금 계좌에 외화로 납입한 후 필요할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해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율변동으로 인

한 위험이 있습니다. 즉, 최근 위안화가 꾸준히 절상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납입 

후 위안화 환전을 즉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외화 자본금은 계속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관리방법 공포에 따른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된 관리방법은 외상투자기업도 자본금을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미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일 뿐 

납입절차나 관리 등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외상투자기업은「인민폐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등 은행결제계좌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영업집조 등 자료를 제출하여 인민폐 

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그 중 경외투자자가 송금한 인민폐 등록자본금 또는 납

부한 인민폐 출자는 전문계좌의 전문용도 사용원칙에 따라 인민폐 자본금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며, 해당 계좌는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그 계좌는 외화 자본금 계

좌와 마찬가지로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쓰이는 인민폐는 

그 출처에 따라 미리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계좌와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거나, 은행에 국가 관련 부서의 인허가 또는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내에서 취득한 위안화를 자본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

계좌나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사전에 개설하여 위안화를 예치한 후 이를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며, 국외에서 위안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인

허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직접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송금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인민폐 해외입출

금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폐 자본금 전

용 예금계좌가 개설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은 출자감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외화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외상직접투자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인민폐 자본금 사용을 모니터링하

며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진행하는 입출금업무를 심사합니다. 은행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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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인민폐 자본금전용 예금계좌에 대하여 인민폐 자금의 입출금 업무

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에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더라도 

자본금의 인출은 외화 자본금을 환전하여 인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 등을 제출

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의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서

에서도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출자액이 3억 위엔 이상인 경우, 융자담보, 금융리스, 소액대출, 경매 등의 업종, 외

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 외상지분투자기업(QFLP), 시멘트, 철강, 조선 등 국가 거시

조정 업종 등의 경우에는 지방 상무국에서 1차 심사 후 중앙 상무부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이상 간단히 살펴본 위안화를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정책의 내용은 절차상으로 인민

폐를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환 자본금 계좌 외에 인민폐 자

본금 계좌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 절차나 환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민폐를 직접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폐 절상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화로 투자한 후 바로 인민폐로 환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환손

실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2012. 1. 9.)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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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도요 변호사) 

 

최근 제ㆍ개정된 베트남 법령 중 2012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1. 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해제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201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어 100% 투자가 가능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배서비스(Courier services)  

• 기술검사 및 분석 서비스(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 증권업(Securities)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등 포함) : 49%까지 허용(종래에는 불

허)  

• 통관서비스(Customs clearance services)  

• 항공기의 유지 및 정비서비스(Maintenance and repair of aircraft)  

• 해양운송서비스(Maritime transportation services)  

 

2. 비농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신설 

 

• 관련 법령 : Circular 153/2011/TT-BTC dated 11/11/2011 guiding regulations on non-

agricultural land use tax  

• 주요 내용 : 종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료, ②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위한 등록비 정도만 

베트남 2012년 주요 제ㆍ개정 법령 소개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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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면 되었고,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과세 원인으로 하는 세금(보유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Circular 153는 비농업용 토지

를 보유하는 자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였

습니다. 보유세율은 해당 지역, 지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 지역의 아파트, 사무

실, 공장 등의 경우 대체로 연 0.03%가 적용됩니다. 

• 시행일 : 2012. 1. 1. 

  

3.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 및 운영 관련 세부 조건 및 절차 변경 

 

• 관련 법령 : Circular No. 40/2011/TT-NHNN dated 15/12/2011 of State Bank  

• 주요 내용 :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외국 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 기타 베트남 

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인허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조건, 

절차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 시행일 : 2012. 2. 1. 

 

4. 국내 프랜차이징의 등록 제외 

 

• 관련 법령 : Decree 120/2011/Nđ-CP dated 16/12/20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provided in a number of decrees detailing Law on 

Commercial  

• 주요 내용 : 종래에는 모든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나 Decree 120에 따라 ① 국내 프랜차이징, ②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프랜차이징

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시행일 : 2012. 2. 1. 

 

5. 역외 대출 및 보증 제공 시 중앙은행 등록 신설 

 

• 관련 법령 : Circular 45/2011/TT-NHNN dated 30/12/2011 of State Bank  

• 주요 내용 : 베트남은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 기타 인허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ircular 45는 베트남 금융기관이 해외로 대출을 하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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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제공할 경우 대출/보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앙은행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2. 2. 13. 

 

6. 역외보험의 요건 및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립 신설 

 

• 관련 법령 : Decree 123/2011/Nđ-CP ngày 28/12/2011 guiding Law on Insurance 

Business and amending Decree 45/2007/Nđ-CP  

• 주요 내용 : 지난 2011년 7월 1일 발효된 개정 보험업법은 외국 투자 법인과 베트남

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역외보험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 보험사가 지점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cree 123은 개정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역외보험의 요

건과 외국 보험사의 지점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의 주요 요건으로는, ① 역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 투자법인은 외국인 지분율이 49%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고, 외국

인은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②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는 10년 이상의 업력, 직전 3년간 연속하여 보험 관련 법령 위반 사실 부존재 및 영

업 흑자, 총자산 20억 달러(보험중개사는 1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BBB+", "B++", 

"Baa1" 이상, 베트남 은행에 1천억 동 이상 예탁 등의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③ 외국 보험회사나 보험 중개사가 직접 역외보험을 제공할 수는 없고, 간접적

으로 베트남 내의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12. 2. 15. 

 

위 내용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구

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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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저자 : 티미랴소바 올가 니콜라예브나(Тимирясова 

Ольга Николаевнаㆍ번역 :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1. 개설  

 

2011년 2월 7일「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에 관한 연방법률, (이하 ≪청산결제법≫)이 공포되

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세계각국의 

경험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국제결제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

고안,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선진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여러 국가의 청산결제 실무가 

주로 참고되었습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청산결제 절차 구축 

(2) 청산결제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감독 수단의 설정  

(3)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 및 이익 보호 강화  

(4) 청산결제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2. 청산결제의 개념  

 

청산결제 분야에 적용되는 러시아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청산결제'의 개념

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ㆍ중앙아시아】 신설된 청산ㆍ결제법으로 살펴본 러시아의 청산ㆍ결제 제도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8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8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2012 1 No. 1.  36   

 

 

청산결제(Клиринг, Clearing)는 '쌍무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품ㆍ증권ㆍ용역 등의 거래에 

관한 국가간 혹은 기업간의 비현금 결제'를 의미합니다. 청산결제 행위의 중개자로서 참여하

는 '청산결제 주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에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지위를 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현금결제 수단의 부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청산결제 시스템은 18세기 중반에 최초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폐 규모가 증가하는 거래량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1775년에 런던에서 청산결제원이 최초로 설

립되었고, 1852년 뉴욕 청산결제원이, 1872년 파리 청산결제원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시기에는 국제 외환거래에 있어서 청산결제 시스템이 광범위하

게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발달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

증한 국제 거래 및 국가간 유대 강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현재 전 세계에 무수한 대규모 

청산결제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Eurex Clearing, 영국의 

London clearing house(LCH), 미국의 National Securities clearing을 주요한 청산결제 시스템

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청산결제의 종류는 크게 (i) 은행 청산결제, (ii) 기업간 상품 청산결제, (iii) 외환 청산결제, (iv) 

국가간 청산결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은행 청산결제는 다시 은행간 청산결제와 은

행내부 청산결제(특정 은행 내부의 지점 혹은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청산결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산결제는 양자간 청산결제와 다자간 청산결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더 나

아가 청산결제 시스템을 단순(비집중식) 청산결제 시스템(장외거래에서 주로 나타남)과 집중

식 청산결제 시스템(집중화된 거래상대방의 참여에 의한)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편 청산결제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산결제의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¹  

 

(1) 대상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2)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차감 

(3)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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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G-30(국제 금융시스템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결성한 비정부기구)이 발표한 권고안에서 청산 결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계약상 의무의 종국적인 이행에 앞서 이루어

지는 독자적인 단계를 형성합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의 결제시스템위원회(CPSS)가 발표한 「청산결제 시스템 용어집」에 

따르면 청산결제는 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에 앞서 이루어지는 검사(대조) 및 인도 과정으로

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에 대한 위탁(혹은 지시) 또는 거래대상물 이전에 대한 지시에 대

한 확인, 대상물의 차감, 최종적인 결제업무가 이에 포함됩니다.  

 

 

3. 청산결제에 대한 러시아 관련 법령 상의 규율 

 

러시아에서 청산결제 시스템에 관한 최초의 법률적 규율은 1998년 2월 10일 러시아 중앙은

행이 발표한 「청산결제 기관에 대한 임시규정」 및 「청산결제 기관에 관한 면허발급 절차에 

관한 임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청산결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방법률 

차원에서 규정된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은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제6조 상호 의무의 확

정에 관한 업무(청산결제)에 규정된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정의가 전부였습니다. 

 

청산결제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위원회²의 2002년 8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증권 청산결제업 규정」과 연방금융시장청의 2010년 7월 20일자 「증권시장에서의 전문

업 면허발급 요건 및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의 2008년 12월 29일자 「2020 금융시장 발전전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0 금융시장 발전전략」 중 '청산결제 절차 및 정산 개선'에 관한 장에서

는 러시아 청산결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청산결

제 절차와 현재 운영되는 금융시장 참여자 간의 지급구조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거래에 따른 청산결제와 지급 절차에 있어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초

래되었다. 금융ㆍ상품시장에서 청산결제 및 지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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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1년 2월의 청산결제법 제정은 러시아연방정부

의 이러한 현실인식 및 정책적 목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청산결제법의 기본적인 내용 

 

가. 청산결제 행위의 정의 

 

청산결제법은 앞서 언급한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에 비하여 청산결제 행위를 아주 상세

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및 청산결제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는 의무의 차감 결과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의

무의 확정과 의무의 이행 및 또는 소멸의 근거가 되는 서류(정보)의 작성을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3호) 청산결제업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관할 연방기관이 정한 절차

에 따라 등록되어 청산결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청산결제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산

결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의미한다. (청산결제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청산결제법상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청산결제 시스템의 단계적 구분, 즉 (i) 대상 거

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무 특정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류의 준비, (ii) 관련 증권 및 금원

의 차감, (iii) 관련 증권 및 금원의 최종 결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차감, 다시 말해 채권과 채무를 상호간에 소멸시키는 절차(또는 현금흐름 부분에

서의 상계)는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청산결제법의 적용범위 

 

청산결제법은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산결제법 제1조 제2항). 

 

(1) 「국가 지급시스템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2)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상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집중시스템이 적용되는 법

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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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의 청산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다만 국채 및 지방채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률관계는 제외함)  

 

다. 청산결제의 주체 

 

청산결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결제의 주요 주체에는 (i) 청산결제기관(청산결제업 면허를 

기초로 청산결제 행위를 수행하는 법인), (ii) 중앙집중기관(청산결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거

래에 있어서 의무의 부담주체가 되는 법인)³, (iii) 청산결제 참가자(청산결제기관이 계약을 기

초로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iv) 청산결제 중개인(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청산결제 참

가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청산결제 시스템의 구조 및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이 청산결제 규정을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  

(2) 청산결제기관과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이 계

약에 따라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산결제 서비스를 청산결제 

참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청산결제 참가자는 제공받은 청산결제 서비스에 상당

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3) 청산결제기관과 중앙집중기관은 중앙집중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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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산결제기관은 러시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러시아 법인에 한하여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전문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러시아 

관련 법령상 일반조항에서 기인한다. 외국법인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전문참가자가 될 수 

없다.  

(2) 청산결제기관은 상품생산업ㆍ유통업ㆍ보험업ㆍ증권 명의개서 대행업ㆍ집합투자업 및 기

타 연방법에서 정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요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

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건과 유사하다.  

(3) 청산결제업무와 증권시장거래운영자⁴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청산결제기관은 중앙집중기

관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나아가 청산결제기관은 투자중개업ㆍ투자매매업자ㆍ증권예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겸업할 수 없다. 다만 청산결제법은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

여, 청산결제업무는 회사에 소속된 특정한 하나의 부서에서만 수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은 위 특정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임직원에 대한 특별 요건으로, 청산결제기관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결제기관 및 그 지점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ㆍ내부감독 책임자ㆍ청산결제 담당부

서의 책임자는 대학 이상의 학력 및 해당 업무에 상응하는 경력과 기타 청산결제법에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청산결제업무의 수행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6) 자본금이 1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마. 청산결제 규정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연방금융시장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청산

결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산결제 참가자의 자격요건  

(2)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조건과 등록 절차  

(3) 청산결제 진행 절차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2012 1 No. 1.  41   

 

(4) 청산결제기관, 청산결제 참가자 및 중앙집중기관의 권리의무  

(5) 차감 이후 남은 채무의 이행절차  

(6) 청산결제 대상의무의 이행보장 수단  

(7) 청산결제 대상의무와 관련하여 중앙집중기관의 책임에 대한 부보의 조건  

(8) 청산결제 서비스의 대가와 지급절차  

(9)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한 사항  

 

바. 중앙집중기관  

 

청산결제법에 따르면 중앙집중기관은 모든 거래에 따른 지급을 보장하는 중개인을 의미하고, 

반드시 청산결제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청산기관은 채무 미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안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권시장의 교란

을 막습니다. 발전된 증권시장에 있어서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산결제 인프라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앙집중기관은 지급 및 청

산결제 인프라의 요소로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스크바은행간외환시장

(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그룹의 외환시장 부분을 담당하는 「전국청산결제센

터 주식회사」)가 중앙집중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법에 따라 중앙집중기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집중기관은 러시아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어야 한다.  

(2)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은 청산결제기관 혹은 연방금융시장청의 승인을 받은 신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관은 중앙집중기관으로서 청산결제 행위를 하기 위해 따

로 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는 없다. 

(3) 중앙집중기관 업무와 은행업 및 증권예탁업을 겸업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 당사자인 거

래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계좌나 증권계좌에 대하여 청산결제에 따른 최종적

인 지급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4) 중앙집중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청산결제기관은 개인 예금자로부터 수신을 받는 것이 금

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

행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금융시장에서의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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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집중기관은 자신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집중기관 

기능의 아웃소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발생 가능한 위험과 청산결제법에서 정한 예방책 

 

청산결제기관과 관련된 위험은 (i) 신용위험, (ii) 유동성 위험, (iii) 지급종결 위험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결제기관의 자본을 충분한 수준

으로 확충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하여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산결제법은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연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의무감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청산결제기관은 (i) 법인설립 관련서류, (ii) 청산결제 관련 규정, (iii) 연

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청산

결제기관은 (i) 은행계좌 관련 비밀정보 혹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 (ii) 청산결

제 대상의무와 관련된 정보, (iii) 증권계좌 또는 기타 상품계좌 관련 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상업계좌 및 결제계좌의 이용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좌에 예치되는 금원 및 청산결제 대상의무에 해당하는 물건은 특별히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원 및 물건은 청산결제기관의 채무에 따른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고, 위와 같은 계좌는 청산결제기관의 채무를 기초로 지급정지되지 아니합니다.  

 

청산결제기관은 청산결제 및 개인소유물의 거래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청산

결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청산결제법은 개별적 보증수단과 종합적 보증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보증수단은 루블화뿐만 아니라 외국환도 가능합니다. 청산결제 참가자가 청산결제 대

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종합적 보증수단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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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융시장원의 권한  

 

청산결제법은 청산결제기관에 관한 연방금융시장청의 감독기능 및 이와 관련된 권한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행위의 규율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규

정의 제정을 비롯하여 청산결제 업무를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다.  

(2)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기관 및 중앙집중기관과 그 업무에 관한 통일된 요건을 정한

다.  

(3) 연방금융시장청은 중앙집중기관의 기능을 감독한다.  

(4)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절차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5) 연방금융시장청은 청산결제 규정 및 기타 청산결제법이 정하는 청산결제기관 관련 서류

를 등록하고, 그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6) 청산결제업에 관한 면허를 발급한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산결제법은 (i) 청산결제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ii) 청산결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법적 규제수단을 제공하며, (iii) 청산결제 참가자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iv) 청산결제 업무와 관련된 정부의 감독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청산결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러시아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

에 우호적인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청산결제법은 국제적인 청산결제 업무 및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¹ 러시아법 상으로는 청산과 결제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산은 

매매확인과 차감(netting)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제는 청산된 결과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제를 실행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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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과 (ii)는 청산에, (iii)은 결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² 증권시장위원회는 증권시장의 규율업무를 집행하는 연방기관으로서, 증권시장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집행, 증권발행 및 증권시장 참여자의 감독, 증권시장에서의 비밀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2004. 3. 13.부터 증권시장위원회의 

업무는 현재의 연방금융시장청으로 이관되었다. 

³ 정확한 번역은 '중앙 거래상대방'이다. 이는 청산결제의 개념 중 '해당 거래의 거래상대방

으로 참여하여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

결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에서는 친근하지 않은 개념이다. 

⁴ 증권시장거래운영자는 증권시장 참가자 간에 증권 거래의 체결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9조).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거래소 독점주의'가 인

정되지 않으므로 다수의 증권시장거래운영자가 연방금융시장청의 인가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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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브라질ㆍ중남미)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1. 브라질 현지법인과 지사의 설립 절차상 차이점 

 

한국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투자형태를 선

택하는 것은 설립절차 단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단계에서 사업운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진출 초기에는 대리점이나 연락사

무소 등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하고 투자대상국의 행정 및 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간단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시장조사가 완료되고 투자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면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의 형태로 투자형태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설립절차 면에서 대표적인 현지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주식

회사(Sociedade Anônima: S.A.)와 지사의 단적인 차이는 연방정부 허가의 필요 여부입니다.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지사의 경우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사 설립에 따른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브

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② 지사자본금(capital destinado às operações no 

país)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는데 대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됩니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

련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사본이 해당 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에 등기됨으로써 지사가 적법하게 설립됩니다. 

지사 설립의 경우 법정 유보금, 최저 배당의무 및 관련 회의록 작성의무 등의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립 절차상의 문제점, 즉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사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하는 등 운영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

다.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1)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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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지사는 브라질회사와 동일한 법인세(15/25%)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유관기관은 외국기업의 지사를 본사의 연장으로 보고 세무, 금융 등에서 관

리 및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 본사에게까

지 책임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사 방식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고, 같은 이유에서 많은 외국 투자자들 또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2. 브라질 법인의 종류 

 

브라질법상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 주식합명회사

(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한책임회사(LTDA)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이해되고, 

주식회사(S.A.)는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합명회사(Sociedade em Nome 

Coletivo)는 한국법과 유사하게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형

태입니다. 제한적 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납입자본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됩니다. 주식합명회사(Sociedade em Comandita por Ações)는 주식의 발행으로 사원관계

가 형성되지만, 주주만이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고, 주주가 회사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형태로 법인 설립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 유형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

성이 남아 있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회사 형태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차이점  

 

두 회사 모두 사원 또는 주주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납입이 예정된 자본

금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점, 설립단계에서 2인 이상의 사원 또는 주주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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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점, 특별한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점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합

니다. 그러나 주식회사(S.A.)에 요구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의무, 설립자본금의 최소 10% 현

금납입의무, 최저배당 요건(순이익의 25%), 이사회 설치의무, 설립정관 공고의무 등이 유한

책임회사(LTD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TDA.)가 주식회사(S.A.)

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LTDA.)는 회사채 및 증권발행이 

금지되는 반면, 주식회사(S.A.)는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용이

하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서 사원 전원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유한책임회사(LTDA.)의 경우 인적회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분 양도 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 등을 고

려해 본다면 유한책임회사가(LTDA.)가 주식회사(S.A.)보다 유리한 사업형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법인형태는 회사의 목적, 회사 운영상의 특이점, 자금조달의 방식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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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필리핀)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혜라 변호사) 

 

1. 들어가며 

 

필리핀 헌법은 필리핀 현지인이나 필리핀 회사만이 사유지인 토지를 소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필리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헌법 개

정안이 필리핀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위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 위 헌법 개정안 통과가 조만간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의 토지소유  

 

가. 직접소유 금지 

 

자연인인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필리핀 법

상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필리핀 회사라 함은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토지를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의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을 뿐,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이용 제도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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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도미니엄 소유 

 

필리핀 법상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직접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경우입니다. 

 

콘도미니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의 형태로, 토지

에 대한 지분권과 구분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콘도미니엄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빌

라나 상가 그리고 아파트 형태의 건물을 전체로 묶어 하나의 콘도미니엄 사업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콘도미니엄으로 개발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40%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콘

도미니엄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에게는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인 콘도

미니엄 권리증서(CCT)가 발급되는데, 위 콘도미니엄 권리증서(CCT)가 필리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토지권리증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에

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는 콘도미니엄 회사(Condominium 

Corporation)가 설립되는 방식으로만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의 토지임차 

 

이처럼 외국인이 4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0년을 상한으로 토지를 장기 임

차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임차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투자

나 개발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예를 들면, 거주 목적)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

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나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장기 임차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투자청

(BOI) 산하의 통상산업부(DTI)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수빅경제특구나 클락경제특구 지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위해 위 

지역의 토지를 장기 임차(50년 상한 + 1회에 한해 25년 연장)하려면 관할 정부기관인 수빅

만관리청(SBMA)이나 클락개발청(CD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수빅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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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청(SBMA)이나 클락개발청(CD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상산업부

(DTI)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관광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특구 내 토지를 임차한 경우, 

미화 5,000,000불 이상이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되어야 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투자금의 70%가 해당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되어야 합니다.  

 

4. 토지등기제도 및 토지소유권자 확인 방법 

 

필리핀의 토지는 크게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된 토지와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2가지

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토렌스시스템이라 함은 필리핀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Law)

에 따른 토지에 대한 등기시스템을 말합니다.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된 토지의 특징은,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

증서인 원소유증서(OCT)가 발급되거나, 토지가 매매되는 경우 토지매수인에게 토지매매증서

(TCT)가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통상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토지매매계약서와 함께 자

신이 보유하는 토지권리증서(OCT, TCT)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소는 토지매매사실

을 등록하고서 매수인에게 새로운 토지매매증서(TCT)를 발급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이 토지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불하고서 새로운 토지권리증서에 권리자로 등재된 때

에 매수인은 비로소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토렌스시스템에 의해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권리증서가 발

급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토지에 대한 납세증명서(Tax Declaration), 지적도(cadastral 

surveys) 등의 확인을 통해 토지소유권자를 추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관련 토지에 대해 5년 

이상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여 온 자가 토지소유권자로 추정됩니다. 

 

실제 필리핀에는 토렌스시스템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원소유증서(OCT)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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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2003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新 노동법은 1997년 외환위기, 32년간 인도네

시아를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대통령 정권의 붕괴 및 민주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빈곤 및 대량 실업으로 인해 분출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노동자 권리의 보호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약화시켰고, 노동시장여건의 악화 및 일시적인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러한 특성은 근로자의 해고를 위한 절차 및 해고를 포함한 근로관계 종결 일반에 소요되는 

비용 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교수 Rajagugguk는 "인도네시아

에서 근로자 해고 절차는 배우자간 이혼보다 더 까다롭다"는 말로 경직된 해고제도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종결은 크게 근로자의 의사에 기반한 종결(사직)과 사용자

에 의한 종결(해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정리해고제도를 도

입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면이 있습어 보입니다. 해고를 위해 사용자는 (i) 근로자와 해고에 대한 협의, (ii) 조정, (iii) 

노동법원(Labor Court)의 승인까지 3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

니다. 관련법은 위 절차에 소요되는 법정 시한을 140 영업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

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노동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2년

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정

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해고 절차가 계류중인 동안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종전과 같이 정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이유로 해

고할 계획 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대기 발령 내지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노동법원(또는 대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와 비용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seoul.html?ptype=view&code=seoul&idx=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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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해고승인을 받기까지 최대 2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식 해고 절차를 거치기 보다 근로자와의 합의의 방법

을 통한 근로관계의 종결을 선호하고 있고, 자연히 정식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관계 종결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Severance Pay; Sang Pesangon), 장

기근속수당(Service Pay; Uang Penghargaan Masa Kerja), 손실 보상금(Usan Ganti Rugi), 자진

퇴사보상금(usan Pisah)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결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자진 퇴사 및 중대과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통상 손실보상금과 자진퇴

사보상금(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 국한) 정도에 그치지만,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 또는 경미한 과오를 원인으로 한 해고의 경우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손실보상금 등 사

용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결의 경우 퇴직금의 2배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해고절차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대과오를 이유로 퇴

직금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선택

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법상 인정된 금액 외에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해고의 절차 및 금전 보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는 인도네시아 국적 법인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도 위와 같은 절차적 보호 및 금전

적 보상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ILO 국제노동협약 가입국이고, 노동법

은 국적을 전제로 한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리상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자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개선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및 기타 혜

택을 부여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예컨대, 본국 근로자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계약 또는 고용계약 등에 준거법 및 근로관계

종결의 절차 및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방지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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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법무법인 지평지성 양영태 대표변호사) 

 

[편집자 주 : 본 칼럼은 미얀마의 현재 환경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조망

해본 총론입니다. 지평지성은 향후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등장하는 개별 

이슈 중심으로 각론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입니다.] 

  

1. 미얀마의 최근 상황 

 

작년까지만 해도 미얀마는 꽤 오랫동안 잊혀진 국가였고, 국내 언론에 실린 미얀마 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부터 

미얀마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총선 - 2011년 12월 미얀마 주요 일지] 

 

ㆍ 2010년 11월 : 20여년 만에 총선/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해제  

ㆍ 2011년 3월 : 군정, 새 민선정부에 권력이양  

ㆍ 2011년 8월 : 아웅산 수치 - 테인 세인 대통령 면담  

ㆍ 2011년 10월 : 인권위원회 출범/ 정치범 200여 명 석방/ 노조 허용하는 노동법 

통과  

ㆍ 2011년 11월 : 클린턴 미 국무장관, 미얀마 방문(미 국무장관 50년 만에 방문)  

ㆍ 2011년 12월 :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문/ 고이치로 일본 외상 

방문(일본 외상 9년 만에 방문), 투자협정 협상 합의, ODA 공여 재개  

 

[2012년 1월 미얀마 주요 일지]  

 

ㆍ EU, 양곤에 사무소 설치 합의  

기회의 땅, 미얀마가 열린다 - 미얀마 투자 포인트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represent1.html?ptype=view&idx=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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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방문(영국 외무장관 50년 만에 방문)  

ㆍ 데릭 미첼 미국 미얀마 특사 방문  

ㆍ 아웅산 수치, 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ㆍ 일본 경제산업상, 일본 굴지의 기업을 망라한 일본 경제사절단 대동 방문  

ㆍ 소수민족 카렌반군과 평화협상 타결  

ㆍ 651명 정치범 추가 석방  

ㆍ 미국, 미얀마 외교관계 대사급 격상  

ㆍ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프랑스 장관 처음 방문)  

ㆍ 매코널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 매케인 상원의원 방문  

ㆍ EU, 경제제재 해제 검토  

 * 2012년 4월 1일 국회의원 48명 보궐선거 실시 예정(아웅산 수치 출마)  

 

미얀마 정세가 숨가쁘게 변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황금시장을 향해 세계 

각국들이 앞다투어 몰려가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금년 4월 보궐선거 후나 늦어도 

내년에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회의 땅, 미얀마  

 

세계는 왜 이처럼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우선 5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군정이 종식되고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는 더 큰 이유는 미얀마의 막대한 자원과 

6,0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 및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천연가스와 납, 아연 등 지하자원, 금과 옥, 진주 등 보석이 풍부합니다. 특히 

전세계 티크 목재의 80%, 루비의 99%가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1년 3모작이 가능한 

농업국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주변 국가의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노동집약 산업의 

최적의 대체지가 될 수 있으며, 머지않아 큰 소비시장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양과 동남아 및 중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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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기회의 땅,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미얀마 개방의 의미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풀리고 개방이 가속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기회도 

늘어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각국 - 중국, 태국, 인도,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영국, EU, 호주, 러시아 등 - 정부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미얀마의 개방 그 자체를 우리 기업의 호재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지면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얀마 정부는 최근 10개 해안 석유·천연가스 광구 탐사ㆍ개발권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태국의 PPT E&P, 인도의 주빌리언트, 러시아의 CIS 

노벨 석유 등 8개사가 개발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는 일본 굴지의 기업이 망라된 

경제사절단이 미얀마를 방문했고, 내달에는 미국 기업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함부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전기ㆍ도로ㆍ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투자법제도 불확실하고, 우수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투자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환율도 강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의 애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장애를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그 장애를 헤쳐나가는 경쟁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들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4. 미얀마 투자 포인트  

 

미얀마에 대한 투자 접근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접근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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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미얀마팀이 지난 몇 년간 미얀마를 조사하고, 왕래하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타당성 검토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먼저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흐름에 따라 

당장 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정부는 작년에 이동통신 3,000만 회선 확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동통신망 확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몇 개의 수입대체산업 분야를 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앞두고 호텔 분야의 

투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차명 토지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기득권을 침범당할 수 있는 민간자본이나 

외국기업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은 그동안 

무역으로 이익을 남긴 무역자본과 관련 외국기업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수익성 

 

정부가 아무리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매력이 미약하여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면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구매해 주거나 민간의 구매력이 받쳐줄 수 있는 사업인지, 

수출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력은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될 것이므로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유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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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불하, 

인허가 등 각종 민영화도 기본적으로 미얀마 내국기업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얀마의 자본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 외국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민간자본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분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경쟁력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사업,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영국, 미국, EU 등의 

기업들이 전부 경쟁자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대 경쟁자입니다. 미얀마는 서방의 경제봉쇄에 대응하여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점, 중국 제품 의존도, 

화교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은 큽니다. 특히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 가격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한편으로 지나친 중국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맞물리면서 작금의 정세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미얀마는 한류 문화로 인해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국경을 맞댄 국가(중국, 인도, 태국)나 미국 등 강대국에 비해 

부담이 적은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4개의 허들을 통과한다면, 그 사업은 추진해볼 만할 것입니다. 반면, 의문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나. 추진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구체적 추진에 들어갈 경우 부딪히는 기본적인 

문제는 2가지입니다.  

 

1) 법제도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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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제는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아직 불비하거나 불완전합니다. 물론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 개정되어가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불안한 

법제도 하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래구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또는 편법으로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현지 파트너와 인허가 등  

 

적정한 토지를 확보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문제는 모든 이머징마켓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제 막 개방되는 미얀마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거나 

해결해줄 현지 파트너(조력하는 파트너 또는 합작파트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현지 파트너를 잘못 만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미얀마 투자의 경우에도 신뢰성있고 유능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유력한 기업가들이 제한적이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이어서 

경솔하게 여러 곳을 컨택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를 실행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서방 

투자자들보다 이러한 준비에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뒷심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투자 의지  

 

그러나 해외투자 일반이 그러하듯이 미얀마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기업의 투자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투자 의지 없이는 아무리 기회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아 끝까지 추진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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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투자대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현지 파트너도 확보했다면, 법제도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지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다면, 신중하게 조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얀마 전문가의 조력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미얀마 현지 방문을 통해 감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분야 내지 미래전략분야가 미얀마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미얀마에서 사업성이 있는 

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타당성 

검토는 당해 기업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된 현지 파트너나 미얀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진행할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텐데, 후자도 시작을 

미루어서는 실기할 수 있으므로 적은 투입을 하더라도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얀마 투자는 늦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및 자문사들 간에 

프로페셔널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경쟁 국가들을 물리치고 한국기업들이 미얀마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미얀마 러시를 

경계하고, 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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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 논단 – 호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이사(director)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

를 가리키며, 이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호주는 강행법령과 최근 몇 년간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유지, 운영 및 경

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사들의 의무와 그들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호주의 관습법(Common law) 및 회사법(Corporations Law 2001(Cth), 이하, '호주회사법')은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whole)  

•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and diligence)  

• 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improperly use position)  

• 이사의 지위로서 획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use information obtained as a director for their own benefit)  

•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물질적 이익/이해관

계를 공개할 의무(duty to disclose material personal interests)  

• 회사를 파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래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은 호주법상 엄격한 민ㆍ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법원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에게 민사상 최고 

호주법상 이사의 의무 및 책임범위 

http://www.jipyong.com/new/professionals/australia.html?ptype=view&code=australia&idx=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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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000까지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의 경영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들에게는 형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

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2년 내려진 ASIC v Adler¹ 판결 이후, 상기에서 언급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²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호주법은 이사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와 비상

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이

사들의 비상임적 지위 자체가 법적 책임 회피의 방어막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자신

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분석하고 전문가 등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

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³  

 

이사는 업무상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호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

사의 이사 직위를 승낙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에게 부과되는 호주법상의 의무

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¹ ASIC v Adler & Ors [2002] NSWSC 

² ASIC v Rich & Ors (2003) 44 ACSR 341, ASIC v Stephen William Vizard [2005] FCA 1037, 

ASIC v Vines [2006] NSWSC 760, 

R v Williams [2005] NSWSC 315 등이 있습니다. 

³ ASIC v MacDonald (No 12) [2009] NSWSC 714, ASIC v Healey [2011] FCA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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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중국)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준과 외상투자기업 관련 정책에 대

한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중국 대외개혁개방 정책의 활성화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약속 등에 따라 1997년, 2004년, 2007년, 그리고 2011년 등 4차

례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금번 수정안의 총 종목은 473건으로 그 중 장려형은 354건으로 2007년에 비하여 3건 

증가하였으며, 제한형은 80건으로 7건이 감소하였고, 금지형은 39건으로 1건이 감소하였습

니다. 그 밖에 일부 분야에서의 외상투자 지분제한을 취소하였으며, 장려형과 제한형 중 지

분비례에 대한 종목도 2007년에 비하여 11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수정안의 장려형 중 방직, 화학공업, 기계제도 등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종목을 

추가하였고 자동차 완성차 제조를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과잉생산과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등 산업을 장려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 에너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그리

고 IPv6에 기반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등의 종목을 장려형에 추가하였으며, 액정

모니터 등은 6세대 이상을 장려형에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충전소, 창업투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해

상석유오염처리, 직업기능훈련 등 9가지를 장려형에 포함시켰으며, 의료기구, 금융리스회사 

등을 제한형에서 허가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동 수정안에서 삭제한 일부 장려형 종목을 <중

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제정 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중국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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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베트남) 

 

 

베트남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 10월 국회에 상

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력한 소식지들에 따르면 이러한 법안은 2012년 5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0년에도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

정하려 하였으나, 산업계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노동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1회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계

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15 영업일 전 통지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습기간의 급여를 

정상 급여의 80%로 인상하고(현행 70%), 합병, 분할 등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습

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국경일에도 휴일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근로자에게

도 동등한 급여를 보장하며, 가정부ㆍ보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초 상정된 안에는 출산 휴가가 5개월

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2월 15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를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최종적으

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영 베트남 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1년 12월 25일 기준 수출 실적이 948억 달

러로 지난해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입은 1,02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섬유ㆍ의류, 원유, 신발, 농수산물, 전화(휴대전화 포

함)와 관련 부품 등 5개로, 품목당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으며, 특히 의류ㆍ섬유류 수출액

은 13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여 최고 수출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안 국회 상정 

베트남 수출 실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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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이 60억 달러를 초과한 품목은 기계류,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ㆍ의류 

원부자재, 철강 및 건설용 철근, 석유류 등입니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섬유ㆍ의류와 신발 

등 일부 품목에서 해외 수입업체들이 중국의 가파른 임금 상승 등으로 채산성을 우려해 구

매선을 베트남으로 바꿨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액/GDP)가 46%, 중국은 31%인 반면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는 약 

76%로 수출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수출 실적

의 호조는 베트남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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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영기업인 프놈펜수도청은 2012년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분주히 준비하고 있

습니다. 현재 프놈펜수도청은 캄보디아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Disclosure Document(우리의 '증권신고서'에 해당)를 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입니다. 한편 캄보디아증권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지분참여를 하여 설립한 캄보디아 유

일의 국영 증권거래소로 지난해 7월 11일 무사히 개소식을 마쳤고, 동양종금증권의 자회사

인 동양증권캄보디아가 인수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8일 캄보디아 국회를 통과한 신민법이 그 시행법률의 발효로 2011년 12월 21

일자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신민법은 10여 년간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지원을 받아 제

정된 민사에 관한 일반법(민사일반, 채권법, 물권법, 및 친족법으로 구성됨)으로, 일부 캄보디

아의 특이한 제도를 제외하면 일본 민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신민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및 담보제도의 변화(기존에 가장 일반적인 담보설정방법 중 

하나인 Gage제도가 폐지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 기존에 대출금을 위해 설정된 담보를 신민법상 담보제도에 따라 변경하도록 요

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 12월 16일 재정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9월부터 1

억 리엘 (미화 25,000 달러 상당) 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로 하고, 현재 이를 시행 중입니다. 농업토지, 정부 및 종교자선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

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0.1%의 해당하는 세

율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토지소유이전 등록에 대한 등

록세,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 및 미사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

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영기업 2012년 상반기 상장 예정 

캄보디아 신민법, 2011년 12월 21일자 시행 

2011년 9월부터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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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라오스) 

 

 

진에어는 지난 12월 22일 한국과 라오스 양국 최초의 직항 노선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12월 21일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왓타이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인

천-비엔티안 노선 운항을 개시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매주 2회(화, 토) 운항될 예정입니다. 

진에어, 라오스 직항 노선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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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러시아ㆍ중앙아시아) 

 

 

2011년 12월 27일자 No.2389-P 러시아연방정부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재정부는 "2012년 연방예산 및 2013, 2014년 계획연도 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해 2012년에 러시아 루블화 표시 국채를 1,843.7 십억 루블(57.88 십억 달러) 발행할 계획

입니다.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 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러시아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6일과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제3차 반독점법 개정 패키지로 불리는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불공정거래 및 공동행

위 요건, 독점적 가격제한의 기준, 경제력집중감독 절차, 반독점법위반 사건심사 절차들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은 18개 조항이 새로 신설되

었으며, 반독점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조항에 대해서도 정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자 No. 2758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고시에 따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8.25%에서 8%로 0.25% 인하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2012년도 러시아 국채발행 금액 확정 

러시아 반독점 관련 법률 2012년 1월 6일 & 7일 발효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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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엘비라 나비울리나 장관은 러시아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연방 재정부, 

국세청, 경제개발부의 공통된 의견이며, 특히, 러시아에는 재산세와 토지세가 있기 때문에 

당장 또 다른 부동산세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러시아연방등기청(로스리예스트르)은 러시아연방등기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정안에 따르면 공시에는 거래 수 뿐 아니

라 거래 금액 및 구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문제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시험하는 단계로 조만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연방등기청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부동산세 도입 연기 의사 밝혀 

2012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공시 예정 



 

 

JIPYONG JISUNG Global Business Newsletter 2012 1 No. 1.  69   

 

(최신 해외 정보 – 일본) 

 

 

1. 개정 배경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하는 오

픈 이노베이션이 진전되는 등, 이노베이션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지적 재산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  

 

실무상 등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금지 청구 등에 대항할 수 있

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수 등으로 특허 소유자가 바뀌어도 라이선스 계

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공동 연구 등의 성과에 관한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공동 발명자의 일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명자 보호는 특허

권 등의 무효 등, 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명자가 특허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실제 발명자가 날치기당한 특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 

 

① 지적재산제도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료 감면 기간을 3

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1년째 이후의 의장 등록료를 재검토합니다.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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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 제도에서는 발명자 스스로가 학회 등에서 발명을 공개했을 경우일지라도 특허권 등

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발명자가 스스로 공표한 경우라면, 그 공표 양태를 

불문하고 발명이 공개된 후일지라도 특허권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였습

니다.  

 

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심판 제도 정비  

 

① 무효 심결의 취소 소송 제기 후에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권의 내용을 개정하는 심판이 

청구되어, 사건이 특허청으로 되돌아가는 등, 분쟁 해결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무효 심판의 단계에서 정정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소송 제기 후에는 정정 심판의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② 무효 심판의 확정 심결에 관해서는 심판 청구인 이외의 자일지라도 동일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다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심판 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심판 청구인 이외의 

자에 의한 심판 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3. 관련 자료 :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6월 8일 법률 제63호), 일본 경제산

업성 자료 

 

 

1.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확충  

 

기존의 중소기업자 등이 일정 설비투자나 IT 투자 등을 한 경우에 세액공제(7%) 또는 특별

상각(30%)의 선택 적용을 인정하는 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하여 실험기기 등을 추가하

였습니다.  

 

2. 접대비 과세 특례조치 연장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 결과(주요 항목)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30608.htm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306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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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본금 1억 엔 이하인 법인)에서는 정액공제한도액(600만 엔)까지 접대비 지출의 

90% 상당액에 관하여 손금 도입이 가능합니다만, 이 특례조치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

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 도입 특례조치 연장  

 

중소기업자가 30만 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합계액 

3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전액 손금 산입(즉시 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로, 적용 기한을 2년간

(2013년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 경유 인취세의 특정 용도 면세 조치 연장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생산 및 제조 공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유 인취세의 면세 조치 적용 기한을 3년간(2014년도 말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업

종 : 슬랙 밸라스트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생콘크리트 제조업, 광물채

굴업(암석/자갈, 석탄석, 석탄), 전기공급업, 지열자원개발사업)  

 

5. 연구개발 촉진 세제 연장  

 

실험 연구비의 증가액과 관련된 세액 공제 또는 평균 매출금액의 10%를 넘는 실험 연구비

와 관련한 세액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간(2013년도 말까지) 

연장합니다.  

 

6. 사업 승계 세제 재검토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재검토에 

관해서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에서 계속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7. 관련 자료 :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정에 관하여,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 

 

 

http://www.chusho.meti.go.jp/zaimu/zeisei/2011/111210KaiseiGaiyou2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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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작년 한 해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기업 M&A는 609건 684억 달러

(약 75조 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아시아, 중동, 남미 등 고성장 신흥경제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성사된 

M&A 중, 중국과 인도, 싱가폴 등 아시아 기업이 43%를 차지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12. 29.자) 

 

 

NTT 도코모는 지난 12월 27일, 한국 삼성전자, 후지쓰 등과 휴대전화의 고속 통신 서비스인 

"LTE"용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1월

에 도코모가 준비회사를 설립하고, 3월에 한일 제조사 5개사로부터 출자를 받아, 합작 회사

를 설립합니다. 도코모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합작회사는 휴대전화로 통신을 처리하는 반도

체를 개발, 판매합니다. 출자 각 사가 노하우를 합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비 부담

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삼성에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품은 해외 업체에

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사히신문 2011. 12. 27.자) 

 

 

경제인과 학자들로 구성된 일본창성회의는 오랫동안 고립되어 온 일본의 전력망을 외국과 

상호 접속하여 국경을 넘어 상호 간에 전력을 융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한국과의 사이에서 쌍방 전력망을 잇는 200Km의 해저 케이블을 부설할 계획으로 

지리상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현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초, 한국과 협의

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0년을 목표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에는 호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포함하는 보다 광역의 다국간 슈퍼 전력망으로 발전시키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태

세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12. 29.자) 

엔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일본 경제의 M&A 사상 최대 기록 

NTT 도코모, 삼성 등과 반도체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 추진 

시동 걸린 한일 전력망 접속 구상, 아시아 전력망의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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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산업성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법의 기준을 완화합

니다. 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태양광발전 패널 등 발전 시설 면적 비율인 '생산시설면적률'

을 현행 50%에서 75%로 1.5배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력회사와 지자체, 기

업이 메가 솔라의 건설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가와사키시에 이미 대규

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

문 2011. 11. 17.자) 

 

 

화산국인 일본은 지열자원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원전의 약 23기분에 해당하는 약 2,350

만kWh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80%가 개발이 규제된 국립공원 내에 몰

려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4만kWh에 불과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공원 구역 외에서 사

선 방향으로 구멍을 내어 공원 내 열원을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하였

습니다. 공원 경계에서 1.5Km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은 현재의 약 12

배가 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1. 7. 20.자)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지원을 위한 공장입지 완화 

지열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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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브라질ㆍ중남미) 

 

 

브라질 정부는 2011년 9월 메르코수르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량의 공업

세를 30%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7~13%이던 공업세가 37~43%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11년 9

월 16일 발효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업세 인상 조치로 인해 브라질 내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자동차 생산업체 

특히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우 공업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브라질 현지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력시장에서 풍력발전은 가격이나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다른 전

통적 에너지원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대체에너지

원인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브라질 내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부진했던 태양광 발전 증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 장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세금 감면 정책의 시행 이전에 솔라모듈과 배

전업체 사이에 계량기 설치를 통한 전력 교류 프로그램(Net Meeting)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는 브라질 월드컵 관련 업체들에게 이미 태양광 장

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수입차 공업세 인상 

브라질 정부, 태양광 발전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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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인도네시아) 

 

 

2012년 1월 2일 인도네시아 상공부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 특히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종래 상공부 장관 소관이었던 투자허가권한을 투자조정청(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의 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Minister of Trade Regulation No. 01/M-DAG/PER/1/2012). 

동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되는 권한으로 외국인 자본투자와 관련한 상거래영업면

허, 조사분석업면허, 부동산중개허가, 외국인 대표사무소 허가 등에 관한 인/허가 권한이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부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 표방해온 '

원스탑서비스'를 실행에 옮기는 의미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원스탑

서비스는 구호에만 그칠 뿐 실제는 인허가 권한이 중앙 각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뿔

뿔이 흩어져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

습니다. 

 

이번 규칙의 제정은 다른 중앙 각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조정청 기타 원스탑서

비스 기관에 대한 인허가 권한 위임 및 이를 통한 실질적 원스탑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11년 7월경 2011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시중은행

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현행 99%에서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령을 공표할 것이라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이 지나 2012년이 된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은 위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법령

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려진 법령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은행지분을 신규 

취득할 경우 그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기존에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원스탑서비스 개선 

외국인 은행소유지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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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초과지분을 처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

국인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처분을 명하는 법령 초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나아가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중앙은행은 개정 법령이 시행될 때까지 은행지분 취득을 

위한 투자자들의 취득허가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은행에 투자업무를 진행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

니다.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독립제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toritas Jasa Keuangan/OJK)는 기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 Supervisory Body; Bapepam-LK) 등에 산재해 있던 금융 관련 감독권한을 이관 받

게 됩니다. 

 

OJ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7인은 의회에 선임권을 부여

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였습니다. OJK의 고유한 권한 이외에 관

련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 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

령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의회가 대부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OJK가 향후 국가의 금융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총괄 관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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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미얀마) 

 

 

1988년 제정된 이래 23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개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승인을 통과한 상태이고, 대법원과 정부 대통령실에서의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1월 중에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기

존에 허용되지 않던 개인 소유 토지를 외국인에게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액

을 현지화(Kyat, 짜트)로 환산할 때 적용하던 공식 환율(달러당 6짜트로 고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투자의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던 미얀마 환율정책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종래 미얀마의 환율은 정부 공식 환율, 공정 환율, 시장 환율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정부는 시장 환율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시중에서는 시장 환율에 따라 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민간은행 6개에 외화 

환전허가권을 발급하고, 양곤 시내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환전영업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환전소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종래의 시장 환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시장 환율을 공

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매일 오전 9시와 12시에 각

각 환율을 공시합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 작업 중 

미얀마 환율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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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정보 – 호주) 

 

 

2012년 1월 30일을 기해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Act 2009 (Cth)(이하, "담보법")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State), 준주(Territory),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법

률에 의하여 관리되던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연방법인 담보법으로 단일화됩니다. 

이 담보법은 금원의 지급이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와 법정면허(statutory license)

를 제외한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에 설정되는 권리 및 기타 유사한 거래의 규율을 그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자들은 호주전역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담보명부(PSS 

Register)를 통하여 자신들의 담보권을 기재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각 주, 준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담보권 또한 일정기간 내에 이 담보명부로 모두 이관되어 단일화

된 체계하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1년 11월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핵심법안인 The Clean Energy Act 

2011 (Cth) 및 세부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호주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탄소

고정가격제가 시행되며, 3년 후인 2015년 7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탄소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11월 호주의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스위스회사인 신청인이 스위스

에서 진행 중인 중재 건과 관련하여 러시아회사인 피신청인 및 그의 자회사가 호주 내에 보

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NRC 

Marketing AG v OJSC "Magnitogorsk Metallurgical Kombinat" [2011] FCA 1371) 이는 호주법

원이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7J조 (중재판정

부의 임시적 처분)에 따라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 건과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케이스이며, 호주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 중일 경우, 호주법원이 임시적인 처분(interim measures)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Act 2009 (Cth)(담보법) 시행 

The Clean Energy Act 2011 (Cth) 및 세부 시행령 통과 

호주 연방법원, 호주 내 보유 자산 가처분금지 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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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28호 - 일본】 일본 특허법 개정, '특허 사용 계약' 강화… 기업 부담 '뚝' 

 

최근 일본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즉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족한 기술을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 및 기업 간 협약을 통해 

보다 쉽게 획득하거나 아예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외부 기술을 직접 사들이는 

활동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업계에서는 각 회사의 특허를 모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풀(Patent pool)'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허 하나를 출원하려면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의약품 업계에서는 M&A를 통해 해당 회사의 기술을 통째로 사들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 연구ㆍ개발(R&D)을 수행하던 과거에 비해 갈수록 

척박해지는 환경 속에서 R&D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9월 5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폐회한 일본 정기국회에서는 개정 특허법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개정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 중 하나는 특허 소유자가 바뀔 때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특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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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보호 강화다. 

 

지금까지는 특허의 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만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 

받은 제3자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허권자가 등록을 허락하는 

것이 드문 데다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청에 모든 특허 이용 계약을 

등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일본 국회는 '특허 사용 계약'의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특허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에서는 통상실시권의 등록 비율이 0~1% 미만인 기업이 

약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경영 파탄에 이르러 특허 소유권이 타 기업에 이전되면 

기존의 관련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기업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사용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엄청난 특허료를 요구받을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특허법 통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처럼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특허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러운 특허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그만큼 특허 사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줄어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의 또 하나의 핵심은 '가로채기 출원'에 대한 구제책이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나 기업이 출원해 얻은 특허 명의를 발명자 스스로 반환 

청구를 통해 되찾아 올 수 있게 된다.  

 

일본의 특허 제도는 먼저 출원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제 발명자가 누구였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인정됐고 실제 

발명자가 먼저 출원하지 않은 이상 실제 발명자에게로의 특허 이전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2002년에 도쿄지방법원이 내린 '특수 브래지어 판결'에서도 애초에 실제 발명자가 

먼저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명자에게로의 특허 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회 발표 후에도 특허 출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유지비용 감면 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연구ㆍ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했다.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6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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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리먼브러더스 쇼크 이후 기업의 연구ㆍ개발비 투자는 더욱 급감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이번 특허법 개정이 일본 기업의 R&D 활동과 효율성 제고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정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 담당 전문위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ㆍ북한ㆍ러시아 사이에 다양한 정치ㆍ경제 이벤트들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8월 25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도시인 울란우데에서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9년 만에 북ㆍ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3국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후 러시아는 9월 8일 총연장 1800km에 이르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1차 라인을 개통했고, 러시아는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수출 가능성도 확보했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실무진은 9월 중순 한국을 방문, 가스관 사업 추진 계획과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한국 측과 협의했고 한국도 정부 실무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관계 

당국과 협의했다. 그러는 사이 9월 24일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틴 총리를 다음 대선 후보로 추천했고 푸틴은 이를 

수락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지속돼 온 러시아 대선 후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돼 

러시아의 정치적 리스크는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3일 푸틴 총리는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스 부문 협력 발전 제안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알렉세이 밀러 

【제829호 - 러시아】 한반도 가스관 추진하는 러시아, 중국ㆍ일본 포함된  

전략안 마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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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프롬 회장은 극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정책이 당분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공급하게 될 가스량이 중기적으로 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량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가스프롬은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한국 공급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극동 지역 

전략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보면 3국 모두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다. 일차적으로 한국은 프로젝트 공사비로 약 

25억~30억 달러가 투자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도 프로젝트의 혜택이 돌아갈 여지가 있고 

에너지 수입 단가 하락 및 가스 공급처 다변화라는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파이프라인 운영의 안정성과 안보 문제도 중요하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양자 간 국제투자협정을 1991년에 체결했고 

이에 따라 일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정의 보호 범위, 국제법과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인 틀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말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과 러시아에 큰 정치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거시적인 접근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국가의 에너지 수요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 생산 부문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전력 소비량의 증가 역시 경제성장 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브라질 정부의 2011년 기준 10개년 계획은 연평균 5%씩 매년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830호 - 브라질】 브라질 전력 산업, 풍력발전 비약적 성장… 태양광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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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자연스럽게 브라질 광산에너지부가 발표한 2020년 연간 전력 소비량도 2011년 기준 

479TWh(테라와트시)에서 730TWh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의 전력 생산은 2011년 기준으로 수력이 전체 발전원 중 72.1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브라질 에너지연구소(EPE)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수력 의존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대체에너지원, 특히 

풍력발전의 증가로 수력발전의 비중은 66.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발전은 

2011년 1.09%에 불과하던 비중이 2020년에 이르면 전체 발전원 중 6.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의 전력 시장은 1995년까지 국영기업에 의한 국가 독점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민간에 

개방되기 시작했다. 2003년까지 완전 자유경쟁 시장 체제가 도입됐지만 2003년 이후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자유경쟁 시장과 국가 주도의 시스템이 혼재돼 

있다.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시장 중 자유경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 정도다. 

그런데 자유경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장기 

공급 계약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브라질 전력 시장에 관해 주목할 점은 브라질의 

풍력발전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가격 면에서 여타의 에너지원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이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경매가 

3차례 있었는데, 2011년 8월에 진행된 3차 경매에서 MWh(메가와트시)당 낙찰 가격은 일반 

전력이 99.58헤알, 예비 전력이 99.54헤알로 정해졌다. 

  

이러한 가격 수준은 30MW 이상 규모의 일반 수력발전보다는 다소 높지만 소수력이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여타 신ㆍ재생에너지보다는 낮은 것이다. 2020년에 6% 이상의 전력원을 

풍력이 차지할 것이라는 브라질 에너지연구소의 전망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브라질은 풍력 이외에 태양광 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진에 따르면 브라질 내 최소 일사량 보유 지역이 독일의 최대 일사량 보유 지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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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높은 일사량을 보유한다고 한다. 그러나 태양광은 아직까지 투자 비용이 높아 

풍력만큼 활발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증가하는 브라질의 풍력발전 시장은 한국 업체들에도 풍력발전 사업 관련 설비 판매 또는 

발전설비 시공 등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도 현재 브라질 현지 기술력이 

셀을 모듈로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태양광 셀 제조 전단계의 제품 

판매에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 브라질 현지의 기술력, 수요량, 가격 형성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많은 투자 시도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ㆍ중남미팀장 

 

 

유럽인들이 대항해시대에 아시아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중국과 인도를 잇는 뱃길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와 상품의 교역이 이뤄진 수단 중 하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 

인도 간 무역로의 중간에 있고 3260km에 달하는 긴 해안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의 무역선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기 전에 거쳐 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인도차이나반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생산·채굴된 공산품과 자원의 

이동 경로로도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지형학적 중요성에 기초한 해운업의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한 듯,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해운업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WTO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2009년)부터 

외국인이 베트남의 해운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 형태도 현지인과의 합작 법인(JV) 설립만 가능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49%를 

초과할 수 없었으며 국제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51%까지 

허용됐다. 외국인이 투자한 합작 법인의 수도 2009년에는 8개까지 허용됐고, 그 이후 

【제831호 - 베트남】 베트남 해운업 시장 전면 개방, 2012년 '100% 외투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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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추가로 3개씩 허용됐다.  

 

그러나 WTO 가입 후 5년이 되는 2012년부터는 제한이 철폐되고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시장이 개방된다. 베트남 감독 당국은 WTO 양허안상으로는 시장 개방을 약속한 몇몇 

업종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에게 해당 업종의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해운업 분야에 관해서는 2007년 9월 5일 규정(Decree) 140을 제정하고 해운 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규정 140에 따라 2012년부터 100% 외투 법인의 형태로 해운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와 같이 2012년에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은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에 한정되고 

이와 관련된 기타 운송·물류 업종에 대해서는 <표>와 같은 지분 제한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해운업 시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변동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여파로 상당한 손실을 

본 반면 2010년에는 주요 현지 업체들이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다시 2011년 

상반기에는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 

 

기존에 합작 법인 형태로 진출한 외국의 해운 업체들은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하듯 조직 

문화와 언어의 차이, 사업 목적과 비전 공유의 어려움 등으로 합작 법인의 경영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해운업 시장의 전면 개방에 맞춰 합작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화하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지법인을 인수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태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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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사회보험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법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으므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사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었다.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공상보험(한국의 산재보험)ㆍ 

실업보험ㆍ생육보험 등 한국의 관련 보험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생육보험은 

출산보험인데,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출산 휴가 급여 등을 수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번에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보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기존 불합리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종래에는 사회보험의 지역 간 이전이 어려웠다. 

사회보험 기금을 지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다 보니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종전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이전되지 못해 새 지역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를 해소한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 사회보험법을 검색해 보면 재미있는 질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퇴직 연령에 가까운 근로자가 오랫동안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체납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 후 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에 대해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이는 

사회보험에서 개인 부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새로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됐다는 것이다. 종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기업 외에 관련 책임자도 처벌하는 양벌제도를 채택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종래의 사회보험제도는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회보험법을 

제정해 사회보험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제832호 - 중국】 사회보험 실시하는 중국,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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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험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문제다. 최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칙이 공포(2011년 9월 6일)돼 

시행됨으로써(2011년 10월 15일) 외국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전 세계 1위로 G7 국가의 2.8배, 동남아 국가의 4.6배에 이르고 

기업 부담률은 임금의 약 40%에 이르는데, 이에 비해 외국인이 공상보험 외에 실제 누릴 

수 있는 보험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중국 정부와 협상, 

외국인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거나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2003년 한중 양로보험 상호 면제협정을 체결, 한국인 파견 근로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독일뿐이어서 선견지명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보험금 

납입 및 수혜 내용 등 실행상 많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호주의에 근거한 

협상 및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ㆍ중국 상해 사무소장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분기까지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실적은 총 383건에 7억8000만 달러다. 2010년 한 해 투자 건수 356건, 

총투자액 3억2000만 달러에 비춰볼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상담ㆍ협상ㆍ현장답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방문자가 있는가 

하면 현지에 법인ㆍ지사 등의 설립 업무(대략 2~3개월이 소요됨)를 위한 장기 체류자도 

있다. 또한 이미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거나 수행(예컨대 

【제833호 -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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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장비의 설치 업무)하기 위해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임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파견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각자의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사증(Visa)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방문 목적과 기간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해야 외국인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비자에는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단수ㆍ복수)가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거주 허가(KITAS)와 고용 허가(IMT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로는 취업 또는 금전의 취득 행위가 불가하다(기계 설치 및 보수 행위도 불가함). 반면 

상담ㆍ협상과 현장답사 등의 일반적인 사업 행위를 하는 데는 도착 비자와 방문 비자의 

차이가 없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거주 허가와 고용 허가에 기재된 회사 혹은 직책과 다르게 근무하다가 

적발됐을 때다. 이때 근무자에게는 최고 5년형의 징역 또는 최고 5억 루피아(약 6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용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이, 

회사에는 최고 15억 루피아(약 1억8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의 구체적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마도 2012년 

상반기 정도에 제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법 적용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은 비자에 명시돼 있는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드시 갖춰야 하는 

유효한 허가서가 없을 때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어겼거나 그러한 상황이 의심된다면 조속히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법적 조치를 미리 취해 둬야 한다. 외국에서 투자 사업을 하면서 투자 대상국의 법과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사업 성공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한승혁 법무법인 지평지성 인도네시아팀장, 호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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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5일 러시아와 그루지야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양자 

협정에 가조인하고 11월 10일 러시아 WTO 가입작업반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1993년 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신청한 후 18년 만에 

WTO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오는 12월 15일 개최될 제8차 WTO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지위 부여가 승인되고 

러시아 의회의 비준을 거치면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 11위 경제 규모(2010년 기준 GDP 

1조5000억 달러), 세계 9위 인구(2010년 기준 1억4000만 명), 세계 3위 외화보유액(2011년 

8월 기준 5339억 달러)을 보유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과 관련한 손익 계산에 분주한 느낌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러시아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수입 농산물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지만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쿼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농업 보조금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정부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ㆍ가스 부문에서는 제한적 영향만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WTO 가입을 계기로 EU 국가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 가격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석유ㆍ가스 산업 장비 

시장에서는 국내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러시아 철강 기업들은 EU에 대한 러시아산 압연강 

수출 제한이 폐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총 330만 톤의 압연강 EU 수출 

쿼터를 할당받았는데, 이러한 쿼터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3년 후에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철강 제품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첫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진적으로 평균 3~8% 

【제834호 - 러시아】 WTO 가입 앞둔 러시아 시장 개방… 경제 체질 변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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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관세 인하가 예상된다. 그리고 관세보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 비관세장벽인 

고질적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통관절차, 복잡한 조세 및 회계기준 등의 개선도 기대된다.  

 

둘째, 시장 개방 및 경제 체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시장은 116개 

부문이 개방되고 이 중 30개 부문은 완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나 예측과 반대로 러시아 내에서는 18년간 WTO 가입을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 정치적 문제일 뿐 경제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실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2011년 한ㆍ러 교역 규모는 2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한ㆍ러 수교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WTO에 가입한 

러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경제의 변두리가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거대 내수 시장을 

갖춘 경제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 변호사 

 

 

브라질은 사모 투자(Private Equity)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4년께로 채 20년도 되지 않았다. 모든 투자 분야가 그렇듯이 사모 투자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정치ㆍ경제적 안정, 금리 및 환율의 안정과 같은 요소가 

구비돼야 한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이 이뤄졌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의 특성 때문이다.  

 

브라질 사모 투자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도 이와 같은 정치ㆍ경제적 안정의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대통령은 기나긴 군부독재 시절을 

【제835호 - 브라질】 브라질 사모 투자시장, 투자액 급증… 복잡한 조세제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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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하고 오늘날 브라질 경제성장의 서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 시행된 헤알 계획(Plano Real)은 금리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브라질 화폐인 헤알을 안정적인 통화로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시행된 

자본자유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활발하게 해 줬고 1990년대 초반의 

국영기업 민영화 조치는 사모 투자시장이 형성될 토양을 제공해 줬다. 1994년에 8개로 

시작된 사모 투자 펀드 운용사는 2000년에 45개로 늘어나더니 2009년에 이르러서는 

180개로 급증했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국내 연ㆍ기금이 사모 투자와 같은 대체 투자에 자금을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다. 또 사모 투자회사들의 자금 모집 한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적고 투명하며 조세상 유리한 투자 기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한 회사법의 개정, 높은 수준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를 

별도로 배치한 증권거래소 내의 신시장(Novo Mercado) 설립도 이러한 흐름에 한몫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브라질의 사모 투자시장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금융 위기 전인 2007년(52억8500만 달러)에 

비해 투자 규모(105억4400만 달러)가 2배에 이른다. 2008년 이후로는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사모 투자 펀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웠다.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사모 투자시장에 대한 문제점들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는 브라질 경제의 문제점을 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다. 연방정부ㆍ주정부ㆍ시정부가 별도로 조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다 19가지에 

이르는 조세 유형은 투자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항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역사로 

인해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관행,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경제활동의 성행, 복잡한 사법 

체계, 가족회사들이 주를 이루는 산업 구조에 따른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반면에 여전히 사모 투자의 비중이 낮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 거대한 경제 규모, 

중산층의 성장, 자본시장 성숙에 따른 차익 실현의 가능성 증대 등은 브라질 사모 

투자시장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요소들이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ㆍ사회기반시설ㆍ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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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산업ㆍ자원개발ㆍ농업ㆍ부동산ㆍ정보기술(IT) 등을 브라질에서의 유망한 투자처로 

꼽고 있다.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 변호사ㆍ중남미팀장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는 법 제도가 다르다는 것 못지않게 정책의 

집행이 투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책 가변성의 

단적인 예로 최근 혼다자동차의 현지 합작법인(혼다 베트남)에 대한 자동차 수입관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지난 8월 혼다 베트남에 2005년부터 수입한 시빅 및 CRV 모델용 바퀴와 

좌석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로 약 3조3400억 동(1억6000만 달러)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드 베트남에 대해서도 약 325억 동의 수입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했는데, 이들 결정의 

근거는 재무부가 2010년 11월 15일 제정해 2011년 1월 1일 발효된 회람(Circular) 184다. 

 

2002년 베트남 정부는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이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5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해체 비율(breakdown 

level)이 높은 부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초 베트남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해체 비율이 낮은 

부품들을 들여와 베트남 내에서는 단순 조립만 함으로써 국내 부품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는 회람 184를 제정해 수입된 부품 세트 중 어느 하나의 

부품이라도 결정문(Decision) 28에서 정한 것보다 해체 비율이 낮으면 수입 부품 세트 

전부에 대해 완성차 수입 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높은 세율(77~82%)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제836호 - 베트남】 베트남 조세정책의 가변성, 자국 이익 따라 정책 '갈지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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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베트남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결정문 28에 따라 수입 부품의 해체 비율 및 현지 

조립ㆍ생산 비율을 산정해 개별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신고를 했는데 베트남 관세청은 

회람 184에 따라 일부 수입 부품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 부품 세트 전부에 

대해 완성차 수입 시 적용되는 세율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혼다 베트남은 회람 184 제정 이전에 수입된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문 28에 따라 관세 

신고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지만 베트남 관세청은 회람 184를 근거로 그 이전(2005~ 

2010년)에 수입이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의 부과 결정에 대해 혼다 그룹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본 대사관도 이에 동조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베트남 총리와 재무부(MOF)는 혼다 

베트남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결정문 28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 부품의 가액 합계가 그 해 완성차 모델에 사용되는 전체 부품 가액 

합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회람 184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결정의 근거가 된 회람 184를 제정한 재무부가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자국민들로부터 힘 있는 외국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혼다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그 추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정정태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는 에너지 

구조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취임 

직후 "원전의 신ㆍ증설은 어려우며 수명이 다된 원전은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837호 - 일본】 에너지 구조 재편하는 일본, 원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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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9기의 원전을 증설, 2008년에 약 

60%였던 원전설비 이용률을 2020년까지 85%로 끌어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사업의 전면 중지 및 재검토로 현재 일본 내 원자로 54기 중 43기가 가동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부족한 에너지를 

화력발전을 통해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를 위해 석유와 석탄 등 원료의 수입 비용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 전력 공급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부가 정한 고정 단가로 일정 기간 전력 

회사가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재생에너지 전량 매입 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입지법의 기준을 완화해 

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태양광발전 패널 등 발전 시설의 비율 기준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침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책에 따라 일본에서는 전력 회사와 지자체, 기업 등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건설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가와사키에 

최대 출력 2만kWh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의 가동을 이미 일부 시작했고 

오카야마현에서는 염전 적지를 포함한 유휴지 20곳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후보지로 

공모해 전국 각지로부터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산업도 호조세다. 일본의 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2011년도 

상반기(4~9월) 태양전지의 국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고 주택용은 약 

40%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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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현재 18% 

정도다. 그나마 원전을 제외하고 나면 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원전 가동 차질에 따른 에너지의 부족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화석연료보다 훨씬 높은 발전 비용과 기후 여건에 따른 

입지적 제한 등과 같은 기본적 제약 및 고품질의 전력 생산이 어렵다는 기술적 제약 등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문제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재생에너지의 확대 기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태양광발전 비용이 화석연료에 비해 4배 정도 비싼 점을 고려해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열과 풍력발전 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에너지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ㆍ일본팀장 

 

 

지난 4월 말 발효된 라오스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이 최근 들어서야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절차 및 조건에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2009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발효되기까지는 2년 가까이 소요됐고 실무상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라오스의 통합투자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 승인 절차가 신속해졌다.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라오스 법인세율은 내국인 기업의 경우 조세법에 따라 

35%였다. 외국인 기업은 투자법상 부여되는 세제 혜택에 따른 세율, 즉 지역 및 산업별로 

부여받은 면세 혜택 기간이 종료된 후 20%에서 10%까지 감세된 고정 세율이 적용됐다. 

【제838호 - 라오스】 라오스의 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 법인세율은 증가…  

사업 승인은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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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에 투자법상 부여되는 면세 혜택이 계속해 

주어지되 해당 면세 기간이 종료되면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작년 조세법상의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돼 법인세율이 26%로 낮아졌다. 

그 결과 내국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5%에서 26%로 대폭 경감된 반면 외국인 

기업은 오히려 법인세율이 최소 6% 포인트나 증가한 셈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토지 관련 제도다. 라오스는 

일부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토지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이 

발급되는 대물적 권리이기 때문에 장기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매우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토지사용권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왔고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하려면 

라오스 정부로부터 양여를 받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임차해야 했다. 그런데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도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매입이 가능하게 돼 부동산 투자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토지사용권은 애초 기대와 

달리 라오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정도의 용도 외에 부동산 투자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서는 라오스 내에서 밟아야 하는 

사업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했는데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사업·회사 등록만 하면 

족하고 외국인 투자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라오스의 양여권 제도다. 라오스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 분야는 

크게 '일반 투자'와 광산ㆍ전력ㆍ통신ㆍ보험ㆍ금융업 개발 및 기타 대규모 사업 등 정부의 

'양여권이 요구되는 투자'로 구분된다. 양여권이 요구되는 투자에 해당되면 라오스 정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세제 혜택 및 장기 토지 임차권 등 투자 조건을 일일이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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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양여권 승인 절차는 예전과 변함없이 라오스 기획투자부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변경 사항은 거의 없다.  

 

일반 사업에 투자하는 일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세에 대한 무차별은 

분명 상당한 단점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업 승인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라오스 진출이 

한결 수월해진 것 또한 분명하다.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ㆍ라오스 사무소장 

 

 

2010년 7월 출범한 필리핀 아키노 정부는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국책 사업을 

기존의 민자 유치 방식에서 민ㆍ관 협력(PPP)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기존 민자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온 BOT센터를 PPP센터로 변경했다.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데다 에너지ㆍ운송 및 관광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필리핀 예산처는 PPP 활성화를 위해 3억4000만 달러를 농업부, 교통통신부, 공공사업 및 

도로부 등 3개 부처의 2011년 예산에 반영하고 2012년에는 11억3000만 달러, 2013년에는 

25억9000만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PPP 펀드 조성을 통해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GFI(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도 PPP 펀드에 

2000억 페소(약 45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확약했고 랜드뱅크(Land Bank) 등 4개의 필리핀 

공공 기금도 펀드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재무부는 또한 인프라 채권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년 말 80개 이상의 PPP 대상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중 2011년에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 추진 의사를 밝혔다. 2011년 3월에는 이 중 5개의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로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NAIA: 마닐라국제공항) 도시고속화도로 단계II(Expressway 

Phase) 등 여러 건의 민영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입찰 절차를 마치겠다고 

【제840호 - 필리핀】 필리핀 정부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 80개 프로젝트 

발표…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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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중순까지 입찰 절차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하리-루쏜 연결 도로 프로젝트(Daang Hari-South Luzon 

Expressway) 입찰 절차를 2012년 12월 말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2011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ㆍ필리핀 PPP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에서 필리핀 정부는 도로ㆍ철도ㆍ공항ㆍ수처리 분야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도 사업성이 낮아 필리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는 방안과 수출입은행 대출자금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필리핀에 대한 EDCF를 2013년까지 기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농업부와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 사업의 EDCF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정부는 할라우 

다목적댐 건설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도 필리핀 인프라 

구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PPP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 관련 제도 도입의 지연, 필리핀 정부의 다소 성급한 

정책 발표에 기인한다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처리 절차 간소화, 투명성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ㆍ세계은행(WB) 등의 국제 개발은행과 미국 투자은행을 

통한 장기 저리의 투자 자금 확보가 PPP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혜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